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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proposes a citizen-participation platform model for achieving urban carbon neutrality,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carbon harvest (PCH) concept. PCH refers to the idea of converting the amount of carbon reduced through individual daily activities into incentives, thereby encouraging voluntary carbon neutrality practices among citizens and contributing to urban carbon neutrality goal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s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relevant theoretical backgrounds, such as carbon neutrality policies, citizen participation, and digital platform design methodologies. It also assess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PCH concept. Based on this, the study identifies the main components and functions of the PCH platform model. Key functions include analyzing individual carbon reduction activities, providing customized carbon reduction practice guides, offering incentives based on harvested carbon, and organizing community-based carbon neutrality campaig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posed PCH platform model can establish a virtuous cycle where individual carbon neutrality practices lead to overall urban carbon reduction. The PCH concept can encourag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promote behavioral changes by providing immediate rewards for carbon neutrality practices. Moreover, a citizen-participation carbon neutrality platform can improve environmental education, foster community spirit,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 useful reference for formulating strategies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urban administration using digit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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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인류가 대응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Friedlingstein et al., 2023).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Davis et al., 2018).

        도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IPCC, 2023),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Gao and Souza, 2022). 본 연구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에 주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개인 탄소 하베스트(personal carbon harvest, PCH)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개인의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고, 이를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을 가시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적용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 탄소중립 정책에서 시민 참여형 접근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개인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은 기존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기존의 제도는 주로 기업이나 기관 단위로 운영(top-down)되어 왔으며, 개인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면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실천(bottom-up)을 탄소배출권으로 연결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또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흐름과 시민참여의 의의를 살펴보고,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시민 개개인의 역량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연구 필요성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와 지원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작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Hare et al., 201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일상적인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는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탄소 감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을 측정하고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Fawcett and Parag, 2010).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개인 참여형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탄소 저감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Wan et al., 2021). 이를 통해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탄소저감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 패턴과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Eyre, 2010). 이를 통해 기존의 하향식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량을 측정, 인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직장, 이동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활동을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솔루션으로,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추적, 측정, 보상하는 일련의 기능을 포함한다. 플랫폼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탄소 감축 활동 트래킹 시스템, 탄소 감축량 측정 및 인증 체계, 인센티브 설계 및 제공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커뮤니티 기능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세부 기능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개인 탄소 하베스트 및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탄소 회계, 행동 경제학, 시민 참여 이론 등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Lee and Kim, 2016; Rosen, 2018). 둘째,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개인 탄소 하베스트 모델 설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Carbon Rationing Action Groups (CRAGs), 핀란드의 CitiCAP 프로젝트 등 개인 탄소 감축 활동 관련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 포인트를 식별한다(Howell, 2012; Kuokkanen et al., 2020). 마지막으로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 모델을 설계한다. 플랫폼의 전체 구조,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인터페이스 디자인,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사례 분석, 모델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의 잠재력과 개념적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플랫폼의 실제 구현과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020년 10월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과제이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행동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현행 탄소중립 정책은 이러한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5%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인의 실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 정부와 기업의 몫이라는 인식, 실천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는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음을 방증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상당 부분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참여 이론은 이러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먼저 참여형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이론은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참여적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Talan et al., 2023). 공동체 이론(community theory)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활용 프로그램 등 지역 기반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Yu, 2022). 행동 변화 이론(behavior change theory)은 개인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에 주목한다.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이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 등 실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Heiskanen et al., 2010).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모범 사례 전파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Kang et al., 2021).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이론은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Lu et al., 2023). 이처럼 시민참여 이론은 참여 민주주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행동변화 이론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접근법과 맞닿아 있는 바,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 이론은 하베스트 제도의 구체적 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게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시민 참여 이론 중, 행동 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실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시민 주도성을 제고하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용성, 형평성, 개인정보보호 등 현실적 제약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면서도 역량과 자원의 격차로 인한 참여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행동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장치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탄소 배출량 측정, 인센티브 설계, 시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들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Heiskanen et al. (2010): 이 연구는 저탄소 커뮤니티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맥락을 다루었다. 연구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저탄소 커뮤니티는 개인의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Howell (2012): 이 연구는 영국의 탄소 배급 행동 그룹(CRAGs)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탄소 할당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개인이 연간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그룹 내 상호 학습과 협력이 탄소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Kang et al. (2021): 이 연구는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 변화에서 동료 영향(peer influence)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동료의 행동과 피드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lan et al. (2023): 이 연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기후 정책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탄소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는 특히 시민 참여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 설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발견사항이다. 인센티브의 중요성: Fawcett and Parag (2010)는 개인의 탄소 감축 노력을 보상하는 체계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Wan et al. (2021)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의 잠재력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학습: Eyre (2010)는 모범 사례 전파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Lu et al. (2023)은 탄소중립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국내외 사례 연구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개인 탄소 발자국, 개인 탄소 예산제, 개인 탄소 거래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감축량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시민참여 제도화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관련된 주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CRAGs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 감축 운동이다(Howell, 2012). 참가자들은 연간 개인 탄소 예산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그룹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상호 학습과 협력을 통해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CitiCAP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핀란드 라히티 시에서 시행된 개인 탄소 거래제 시범사업이다(Kuokkanen et al., 2020).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이동 수단 선택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개인 탄소 감축량 측정과 보상 체계 설계 등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2001년부터 ‘에너지 도시(Energiestadt)’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왔다(Wilke et al., 2011).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등 6개 분야에서 지자체의 자발적 감축 조치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민참여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시민 워킹그룹, 에너지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1년부터 Better Buildings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 및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DOE, 2014). 여기에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에너지 사용량 공개와 효율 개선 목표 설정,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개별 건물 단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 설계에 참고할 만하다. CO2 엑스포 프로젝트는 2020년 독일 3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된 개인 탄소 예산제 프로젝트이다(Jung, 2023). 이는 영국의 CRAGs와 유사하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간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예산 초과에 따른 과징금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교환, 우수 사례 경연 등의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실천을 유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Bristow et al., 2010). 국가별 탄소 거래 제도는 Table 1로, 제안되는 PCH 플랫폼과 기존 틀과의 구분은 Table 2로 정리되어 있다.

        
          Table 1. 
				
          

          
            International case benchmarking and application
          
          

        

        
          
            
              	Component
              	Benchmarking case
              	Key features
              	Application in proposed model
            

          
          
            	MRV system
            	UK CRAGs
            	Individual carbon emission measurement
            	Automated real-time data collection using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blockchain technologies
          

          
            	Incentive system
            	Finland CitiCap (Citizens' cap and trade co-created)
            	Mobile app-based incentives for transportation
            	Comprehensive incentives for various carbon reduction activities (energy use, waste management, etc.) combining economic and non-economic rewards
          

          
            	Education and participation
            	Switzerland Energiestadt (Energy City)
            	Citizen working groups, energy advisory services
            	Integrated carbon neutrality education content, participatory events, and community features within the platform
          

          
            	Data analysis and policy integration
            	US Better Buildings Challenge
            	Data sharing and goal-setting approach
            	Reflection of individual carbon reduction data in national GHG (Greenhouse Gas) inventory; exploration of linkage with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personalized reduction goal setting and progress monitoring
          

          
            	Local cooperation model
            	Germany CO2 (Carbon Dioxide) Expo
            	Region-centered approach
            	Integration of local challenges and region-specific incentive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able 2. 
				
          

          
            Comparison of PCH and similar systems
          
          

        

        
          
            
              	Categorization
              	PCH
              	UK
              	FIN
              	SWZ
              	US
              	GER
              	SEO
              	CPS
            

          
          
            	Individual level measurement
            	○
            	○
            	○
            	△
            	△
            	○
            	×
            	×
          

          
            	Providing incentives
            	○
            	×
            	○
            	×
            	×
            	×
            	○
            	○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participation
            	○
            	○
            	△
            	○
            	△
            	×
            	×
            	×
          

        

        
          
            Notes: PCH=personal carbon harvest, UK CRAGs=UK carbon reduction action group, FIN=Finland CitiCap, SWZ=Switzerland energy city, US=US better buildings, GER=Germay CO2 expo, SEO=Seoul eco milage, CPS=Ministry of Environment carbon point system.
          

        

        

        국내 사례로는 2009년부터 서울시가 진행중인 에코마일리지는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Ko and Song, 2019).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절약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개별 가구 단위로 운영되며, 개인의 탄소 감축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전 국민 대상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van der Heijden and Hong, 2020). 가정, 상업 부문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별 주체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역시 개인 단위의 탄소 감축과는 거리가 있다.

      

      
        2.3.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 및 타당성
        
          2.3.1.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개념 및 특징
          개인 탄소 하베스트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개인의 자발적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탄소 발자국 최소화라는 직접적인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 참여를 통한 시민 인식 제고 및 행동 변화 촉진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하베스트(harvest)’는 개인의 탄소 저감 노력의 결과물, 즉 감축량을 수확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차원의 실천이 단순히 의무나 희생이 아닌, 가치 있는 행위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의도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기후행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기반한 탄소 크레딧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기존의 탄소 크레딧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수요자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탄소 감축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탄소 저감량을 정확히 측정, 인증한다. 둘째, 개인의 감축 기여도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인한다. 셋째,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진보된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3.2. 개인 탄소 하베스트 도입의 타당성 검토(법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인 탄소 감축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관련 법규에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개인 탄소 하베스트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법률 조항에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정의, 목적,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특히, 주민 단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개인 탄소 감축·흡수 실적에 대한 객관적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Tang et al., 2018). 개인 탄소 하베스트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MRV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개인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친환경 생활 양식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긍심과 효능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인 탄소 하베스트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접근과 함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의 큰 틀과 방향성을 설정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세부 실행 계획은 지방정부가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주민 참여형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개인 탄소 하베스트 활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 탄소 하베스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소통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환경부의 개인 탄소 하베스트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계약 관점에서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인증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공공계약제도 관점에서 인증기업에 대해 경쟁입찰에서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정부 예산이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정책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제고 방안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에 발맞춰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상품 출시와 탄소 라벨링 확대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 개인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1기업 1마을’ 결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당위성과 실천 방안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 탄소 감축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는 아직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와 위험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2.3.3. 개인 탄소 하베스트 도입의 타당성 검토(기술적, 경제적 측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이행을 위해서는 MRV 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교육·홍보 등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되,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계약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이 활성화되면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탄소 하베스트 관련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개인 참여형 탄소 감축 실천이 활성화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직접 규제나 공공 부문 감축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배출권 구매에 투입되는 비용도 상당 부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를 통해 감축된 탄소량을 탄소 배출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개인이 감축한 탄소량을 모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에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의 탄소 감축량 평가와 배출권 전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인 탄소 감축량을 측정·검증하고, 배출권 전환 시 할인율 적용 등을 통해 환경 완결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수 개인에 의한 배출권 독과점이나 투기 등 역기능 발생 소지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Li et al., 2018).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 감축 실적을 달성한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감축량에 비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탄소 감축 실적에 따라 지역 화폐, 모바일 쿠폰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 밖에도 탄소 중립 실천 우수 개인에 대한 포상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감축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는 전기차나 친환경 가전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탄소 중립 인증 배지를 부여하여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 도입의 기술적 타당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탄소 감축·흡수 행동을 정확하게 측정·평가·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과 기술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 활동에 따른 탄소 감축·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탄소 감축량을 산정하는 스마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도보,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모빌리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Khan et al., 2021)..

          생활 속 탄소 감축 행동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탄소 흡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과 산정 방식도 표준화되어야 한다. 가정 내 식물 재배, 옥상 녹화, 도시 농업 등 개인 차원의 탄소 흡수원 확대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흡수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환경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과 실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 용수 절약, 탄소 포집·저장, 저탄소 모빌리티, 폐기물 재활용 등 개인 탄소 감축과 직결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R&D 투자와 실증 사업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 발굴에 주력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계약 제도 중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 기존 낙찰자 결정방식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낙찰자 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를 통해 집계된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연계할 경우, 개인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감축 실적을 모아 일정 규모의 배출권을 구성하고, 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에도 시장 원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크레딧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다양한 기술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보 관리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개인별 탄소 감축·흡수 실적, 인센티브 지급 내역, 참여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연계된 탄소 정보 통합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문제도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 도입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산업 활용 목적의 데이터 수집·이용에는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2.3.4. 국내 인센티브 제도와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는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인센티브 제도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과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와의 통합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탄소 감축 인센티브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ME, 2020). 이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기본 개념과 유사하나, 주로 가정 내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는 이를 확장하여 이동, 소비 등 다양한 일상 활동에서의 탄소 감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를 더욱 포괄적인 개인 탄소 감축 인센티브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코마일리지는 2009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절약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Ko and Song, 2019). 이 제도 역시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주로 가구 단위로 운영되며 개인의 다양한 탄소 감축 행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가정 내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동,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탄소 감축 인센티브 제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확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제도의 참여자들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유도할 수 있어 초기 사용자 확보에 유리하다. 둘째, 기존 제도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이러한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소 감축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 모델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플랫폼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은 개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계측·수집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MRV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Khan et al., 2021).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MRV를 위한 활용을 넘어서, 상업적인 목적의 데이터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접근권을 제어하며, 암호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스마트 계량기 도입 당시에 논의됐던 사안들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다(McKenna et al., 2012). 해외의 개인 하베스트 플랫폼인 Oroeco, Joulebug, 등에서도 해당 기술책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은 개인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기능도 갖출 필요가 있다. 배출권 지급, 세제 혜택,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인센티브 뿐 아니라, 개인 탄소 감축량 시각화, 친환경 활동 인증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플랫폼 내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참여형 이벤트 등도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Zhao et al., 2021).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은 또한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집계된 개인 탄소 감축량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상의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탄소 감축량 검증을 위한 제3자 기구 운영, 인증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한 과학적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 감축량 변동 추이, 감축 수단별 비용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문별 감축 전략 등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 탄소 하베스트 데이터는 탄소세,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각종 기후변화 규제 정책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탄소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해 탄소세율을 설계하고, 개인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변화 추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정책 수단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운영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되, 그 주체는 민간영역이다. 기업에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인 설계를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조금 지원 및 규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유치하고, 해외의 유사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경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 내의 구성요소 및 관계는 Fig. 1로 정리되어 있으며, 상세사항은 Table 3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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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H platfo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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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and functions of PCH platform model
          
          

        

        
          
            
              	Fig.1 components
              	Platform key functions
              	Detailed description
            

          
          
            	Policy institutes
            	Policy linkage and application
            	• Reflect platform data in national GHG inventory
• Develop methods for recognizing emission reductions in ETS
          

          
            	Data collection organizations
            	Carbon reduction activity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 Accurate collection and storage of individual carbon reduction activity data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data anonymization
          

          
            	Harvest data collection & management
            	Carbon reduction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module
            	• Calculate carbon reductions based on individual activities
• Verify according to international/national standards
          

          
            	Incentive management module
            	Incentive management module
            	• Calculate and distribute incentives based on carbon reduction performance
• Manage incentive payment records and track usage
          

          
            	Data analysis & information module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module
            	• Develop policies and improve services based on collected data
• Analyze using anonymized data
          

          
            	User communication module
            	User communication module
            	• Interaction with users, information delivery, feedback collection
          

          
            	Personal interface
            	Personal interface
            	• Provide channels for individual users to utilize and interact
• Check individual carbon reduction performance and incentive details
          

          
            	Rule-setting organizations
            	Policy linkage and application
            	• Establish platform operation rules and policies
• Ensure compli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and standards
          

          
            	Supporting organizations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module
            	• Provide platform operation support and technical advice
• Verify data analysis results and suggest utilization methods
          

          
            	Certifying bodies
            	Carbon reduction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module
            	• Verify carbon reduction calculation methodologies
• Provide official certification for reduction performance
          

          
            	MRV cooperation
            	Carbon reduction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module
            	• Establish and operate MRV system
• Apply MRV processes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5.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 적용의 기대 효과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탄소 중립의 실천 주체로 나서게 됨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Park et al., 2023).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환경 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과 소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탄소 발자국 최소화가 일상화되면 자원 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제품 소비 등이 생활 전반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모색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일상화는 또한 미세먼지,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는 대기 질 개선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천은 자원 순환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넘어 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개인 탄소 하베스트가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RV 기반의 수집·집계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닌다. 개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도시나 지역 단위의 탄소 배출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배출원별 비중, 계절별·시간대별 배출 패턴, 지역별 감축 잠재량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 탄소 하베스트 데이터는 각 부문별 탄소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감축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가정, 상업, 수송 등 부문별 탄소 배출 비중과 특성을 정밀히 파악하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탄소 감축 활동을 평가·분석함으로써 부문별 맞춤형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고도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책 수립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탄소 감축 활동과 기후 변화 추이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2.5.1. 배출권거래제 연계의 현실적 제약과 대응 방안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나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탄소 감축량, 즉 감축 크레딧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현재 탄소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개인 단위의 감축량 측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감축 활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Parag and Strickland (2023)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탄소 발자국 측정에는 평균 20-30%의 오차가 존재하며, 이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설계에 있어 Table 4와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Table 4. 
				
            

            
              Countermeasures for addressing reliability issues in PCH system
            
            

          

          
            
              
                	Measure
                	Description
                	Key benefit
                	Reference
              

            
            
              	Standardized reduction amounts
              	Set standardized reduction amounts for key activity areas
              	Simplifies calculation and improves consistency
              	
                
                  Martiskainen et al. (2021)
                
              
            

            
              	Blockchain technology
              	Utilize blockchain for recording and verifying carbon reduction activities
              	Ensures data integrity and minimizes manipulation
              	
                
                  Deng et al. (2024)
                
              
            

            
              	AI-based prediction models
              	Develop AI models to analyze individual activity patterns and predict carbon reductions
              	Improves accuracy of carbon footprint predictions
              	
                
                  Liu et al. (2024)
                
              
            

            
              	Explicit uncertainty and conservative approach
              	Acknowledge measurement uncertainties and apply conservative estimates
              	Enhances credibility of the system
              	
                
                  Grassi et al. (2013)
                
              
            

            
              	Hybrid verification system
              	Combine automated data collection with human verification
              	Increases verification accuracy
              	
                
                  Wang and Chen (2023)
                
              
            

            
              	Phased market integration
              	Initially operate with an internal incentive system, gradually integrate with official carbon markets
              	Improves system stability and reliability
              	
                
                  Perdan and Azapagic (2011)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기술적,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제도의 주요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정확한 감축량 측정과 탄소시장 연계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는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행동 변화 유도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 및 검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식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모색해 나가는 유연하고 진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5.2. 예산 계획 및 지속 가능성 분석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가정하여 예산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국 단위 확대 시의 예산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인구 약 670,000명(2023년 기준)을 기반으로, 초기 단계에서 약 10%의 참여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약 67,000명의 참여자를 의미한다. 인센티브 예산은 1인당 연간 100,000원으로 책정하여, 총 인센티브 예산은 약 6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나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수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금액이다(환경부, 2022). 운영 예산은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10억 원), 홍보 및 교육 비용(5억 원), 관리 및 운영 인력 비용(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도 시범 사업의 총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과 운영 예산을 합쳐 약 8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제주도의 2023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 약 98억 원(제주특별자치도, 2023)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Table 5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Table 5. 
				
            

            
              Funding strategies for PCH system
            
            

          

          
            
              
                	Funding source
                	Description
                	Potential benefits
              

            
            
              	Government support
              	Utilize budget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carbon neutrality initiatives
              	Stable and substantial funding; alignment wit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Private sector sponsorship
              	Attract sponsorships and collaborations from companie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as part of their ESG activities
              	Additional funding; increased private sector engagement; potential for technological collaborations
            

            
              	International funds
              	Leverag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unds and partial revenues from carbon credit trading
              	Diversifie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support
            

            
              	Reinvestment of economic benefits
              	Reinvest economic gains from participants' carbon reduction activities (energy cost savings, carbon credits) into the system
              	Creation of a sustainable funding cycle; increased participant motiv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Establish partnerships with energy companies, tech firm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hared resources and expertise; increased system efficiency and reach
            

          

          

          장기적으로는 참여자들의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제도 운영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확대 시의 예산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구 약 5,100만 명을 기준으로, 동일한 10% 참여율과 1인당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전국 단위 사업의 인센티브 예산은 약 5,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운영 예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약 2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전국 단위 사업의 총 예산은 약 5,3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환경부 예산 약 11조 원(환경부, 2023)의 약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과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개인의 일상생활 속 탄소 저감 활동을 측정,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진보적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기후 변화 대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모델링을 시도하였다. 정책 생성 기관, 탄소 관련 실행 주체,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외부 인증 기관 및 표준화 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 저감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내부의 핵심 기능과 개인 정보 보호 조치, 검증된 탄소 저감량 데이터의 활용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의 연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개인의 환경 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플랫폼 서비스 모델로 구체화하였으나, 실제 구현 및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탄소 저감 활동의 계측 및 검증 방법에 대한 기술적, 표준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탄소 저감 활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인센티브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센티브의 유형, 규모, 제공 방식 등을 설계하고, 그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플랫폼의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의 운영을 가능케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 서비스 모델 외에도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환경부 차원에서의 인증제도의 도입과 같은 실체법적 지원 측면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절차법적 지원 측면인 공공계약 부문에 있어서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탄소 크레딧 거래 시장과의 연계, 개인 탄소 하베스트 데이터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반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 인센티브 지급 및 과세 등에 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탄소 저감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처럼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은 플랫폼 서비스 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제도, 법,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 탄소 하베스트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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